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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복지국가 선호:
오프쇼어링이 개인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강나라***

권혁용***

1)   

이 논문은 세계화의 한 현상인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개인의 복지국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오프쇼어링의 가장 큰 위협으로 실업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오프쇼어링 

수준이 높은 직업군의 개인들은 복지정책을 선호하리라 예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

다. 오프쇼어링이 복지국가 선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연구는 개인의 기술 특정성

(skill specificity)과 오프쇼어링의 상호작용이 복지태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

로, 기술 특정성이 높은 개인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될 경우, 기술특정성이 낮거나 오프쇼어

링 위협이 작은 직업군에 있는 경우에 비해, 복지정책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이론적 주장을 

제시한다. 14개 유럽 국가의 응답자들을 포함한 2008년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데이터를 통해 가설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기술 특정성이 높은 직업군에 속

한 개인의 경우, 오프쇼어링의 가능성이 높을 때 복지국가 선호가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주제어: 오프쇼어링, 기술특정성, 복지국가, 사회정책, 정책선호

Ⅰ. 서론

그동안 비교정치경제 분야에서 재분배 및 사회정책 선호의 결정요인을 연구한 문

헌이 많이 축적되어 왔다. 먼저 Meltzer-Richard 모델(Meltzer & Richard,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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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반으로 소득불평등의 정도나 소득불평등의 구조가 복지국가 선호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가 존재한다(Lupu & Pontusson, 2011; Moene & Wallerstein, 2001). 

그밖에 선거제도(Iversen & Soskice, 2006)나 종교(Scheve & Stasavage, 2006), 

개인의 사회 정체성(Shayo, 2009), 공정성(Finseraas, 2009)이 개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제기 되었다. 한편 에쓰닉 이질성(ethnic heterogeneity)이

나(Finseraas, 2012) 노동시장 분화와 이민의 상호작용 효과(Alt & Iversen, 2017), 

에쓰닉 동질성(ethnic homogeneity)에 기초한 이타심(altruism) 등으로(Rueda, 

2018) 이민자 유입 및 증가에 따른 복지태도를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직업별 실업 

위험수준(Rehm, 2009) 혹은 직업별 기술 특정성(skill-specificity)에서 기인하는 

실업 위험이 개인의 재분배 선호를 형성하거나(Iversen & Soskice, 2001) 정부로 하

여금 사회복지 정책을 제공토록 한다(Estevez-Abe et al., 2001)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프쇼어링1)과 복지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

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오프쇼어링은 세계화의 주요 현상으로,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뜻한다(Blinder, 2009). 이러한 개념정의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오프쇼어링

은 실업이나 고용 양극화, 소득 불평등, 임금 감소 등 국내 노동시장과 국내 경제 전반

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Antràs & Helpman, 2004; Antràs et al., 

2006; Antràs & Chor, 2013; Baldwin & Venables, 2013; Costinot et al., 

2013; Kramarz, 2008; Krishna & Senses, 2014; Margalit, 2011; Sly & 

Soderbery, 2014; Walter, 2010). 오프쇼어링이 초래할 수 있는 파급효과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바로 실업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여러 위험이 개인들의 복지국가 

지지로 이어진다면(Alt & Iversen, 2017; Iversen & Soskice, 2001; Rehm, 2009; 

Rommel & Walter, 2018; Walter, 2010), 오프쇼어링의 부정적 여파, 특히 실업이 

복지국가 선호를 증가시키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오프쇼어링 수준이 비슷

함에도 어떤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높은 복지국가 선호가 발견되는가? 다시 말

해 오프쇼어링과 복지국가 선호의 고리를 잇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이 논문에서 우리는 개인의 기술 특정성(skill specificity)과 오프쇼어링의 상호작용이 

복지국가에 대한 선호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기술 특정성과 오프쇼어링 두 경우 모두 

실업과 밀접히 연관돼있으므로 둘의 상호작용 효과는 복지국가 지지로 이어지게 될 것이

1) 오프쇼어링은 국내 문헌에서 해외생산(권철우･황욱, 2018)이나 해외아웃소싱(권형기, 2012) 

혹은 원어 그대로 오프쇼어링(권기철, 2011; 남상섭, 2018; 박문수 외, 2013; 이경희 외, 

2010; 이상욱 외, 2016; 조장희･허정, 2013) 등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Blinder(2009)

의 정의를 따르기 때문에 아웃소싱과의 구분을 위해 원어 그대로 오프쇼어링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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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주장을 제시한다. 자본주의의 다양성

(varieties of capitalism)과 복지국가 선호에 대한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Estevez-Abe 

et al., 2001; Iversen & Soskice, 2001), 특정적 기술직은 실업과 그 여파에 취약하므로 

오프쇼어링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을 선호하지만, 오

프쇼어링의 잠재적 또는 실질적 효과로 인해 오프쇼어링에 노출된, 특정적 기술을 활용하

는 직업군이 그렇지 않은 특정적 기술 직업군보다 복지국가를 더 지지할 것이다. 반면 일

반적 기술(general skill)을 보유한 개인은 오프쇼어링에 노출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경

우에 비해 복지정책을 더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08년 유럽사회

조사(European Social Survey) 데이터2)를 활용하여 경험적 분석을 실시한다.

기존 오프쇼어링의 정치경제학 연구에서 오프쇼어링과 재분배 선호의 상관관계를 살

폈지만 주로 한 국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고, 둘의 확실한 메커니즘

을 보여주기에 충분치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Garrett, 1998; Jensen et al., 2017; 

Mughan & Lacy, 2002; Rodrik, 1997; Rommel & Walter, 2018; Walter, 2010).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여를 제시한다. 첫째, 세계화의 주요 현

상의 하나인 오프쇼어링과 개인의 복지정책 선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기술

특정성을 제시하면서 구체적 메커니즘에 관한 새로운 이론적 설명을 시도한다. 둘째,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한 국가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서, 유럽의 14개 선진민주주의 국

가의 응답자들의 설문조사를 분석함으로써 일반화된 경험적 패턴을 발견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절에서는 오프쇼어링과 복지국가 선호에 대

한 기존 문헌들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기술특정성과 오프쇼어링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우리의 이론적 주장을 제시한 후, 검증 가능한 가설을 도출한다. 3절에서 자료와 

변수에 대한 소개를 제시하고 4절에서 분석결과를 보고한다. 5절은 결론과 함께 한국

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Ⅱ. 이론적 주장: 오프쇼어링, 기술특정성,

그리고 복지국가 선호 

1. 오프쇼어링의 정치경제학

2) Rommel & Walter(2018)가 dataverse에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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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닷컴(Amazon.com)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연중무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시간 온라인 상담(live chat)은 오프쇼어링의 산물이다. 오프쇼어링은 국내 생산시

설의 해외이전이라고 정의된다. 이 정의는 아웃소싱(outsourcing)과 비슷해 보이지

만, 아웃소싱이 다른 회사 간에 그리고 국내외에 무관하게 발생하는 반면, 오프쇼어링

은 동일한 회사 내에서 해외 이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Blinder, 2009).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따르면

(OECD, 2010), 경기침체가 있었던 2008년을 제외하고 오프쇼어링의 수준이 1995년

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오프쇼어링이 세계적 추세임

을 확인할 수 있다. 오프쇼어링은 과거에 공정이 규격화된 제조업 분야에 한정하여 발

생하는 현상으로 간주되었으나(Acemoglu & Autor, 2011), <그림 1>이 보여주는 것

처럼 서비스 부문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림 1>은 2015년의 분야

별 오프쇼어링 수준을 14개 유럽 국가별로 나타내고 있다. 아일랜드와 덴마크, 네덜란

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서비스 부문의 

비율이 제조업 부문의 오프쇼어링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 분야별 오프쇼어링 수준, 2015

       자료: OECD (2016).

오프쇼어링이 국내 노동시장 전반에 가지는 파급력과 사회경제적 효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 점을 반영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오프쇼어링의 운영방식이나 정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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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효과에 집중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공급 체인(global supply chain)의 사례에

서는 오프쇼어링에 대해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였다(Antràs & Chor, 2013; Baldwin 

& Venables, 2013; Costinot et al., 2013). 더하여 다국적 기업이 오프쇼어링과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선택하는 방식이나(Antràs & 

Helpman, 2004), 오프쇼어링의 작동방식이나 구조 등에 집중하기도 했다(Antràs 

et al., 2006). 이밖에도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고려해, 임금이나 고

용, 소득불평등, 노동시장 이중화 등 노동시장과 오프쇼어링의 관계를 살핀 연구도 존

재한다(Anderson & Gascon, 2007; Mandelman & Zlate, 2016; Ottaviano et 

al., 2013; Wright, 2014).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오프쇼어링 등 생산 세계화(global 

production)의 다양한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다. 다수의 국내 문헌은 오프쇼어

링과 노동시장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권형기, 2012; 권철우･황욱, 2018; Jeon & 

Kwon, 2018; Kwon, 2011). 특히 권형기(2012)는 미국과 독일 사례의 비교를 통해 

생산 세계화의 효과가 국가별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며, 국가별 각기 다른 생산 세

계화 방식을 결정요인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미국식에 해당하는 “병렬적 분업”은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이익확대에 일조한 반면, 독일식의 “수직적 전문화”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고기술 및 고부가가치 생산”으로 국내 노동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권형기, 2012). 한편 오프쇼어링이 기업의 임금협상(wage 

bargaining) 수준이나 숙련 프리미엄을 강화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장 내 오프쇼어링의 위협 효과가 기업의 임금협상 능력을 강화할 수 있

기 때문에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레 비숙련과 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권철우･황욱, 2018; Jeon & Kwon, 2018; Kwon, 

2011). 더불어 오프쇼어링 결정 요인이나(조장희･허정, 2013; Kwon, 2018) 오프쇼

어링과 기업생산성에 관한 연구(남상섭, 2018; 이경희 외, 2010; 박문수 외, 2013)에

서는 오프쇼어링의 결과로 기업 생산성이 증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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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가별 평균 오프쇼어링 수준, 2002-2010

        자료: Rommel & Walter(2018).

<그림 2>는 2002~2010년 시기 유럽의 18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오프쇼어링 

수준을 보여준다. 프랑스와 벨기에, 그리고 스웨덴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네덜란

드,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오프쇼어링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국가 간 오프쇼어링 편차를 발견할 수 있다. 오프쇼어링이 곧 국내 일자리 유

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은 오프쇼어링의 증가가 곧 개인들의 복지국가 

선호로 이어진다고 보았다(Cho et al., 2015; Margalit, 2011; Mandelman & 

Zlate, 2016; Rommel & Walter, 2018; Walter, 2010; 2017). 개인의 정책선호가 

정치행태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쇼어링과 복지국가 선호

의 관계는 정치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이 지적

했듯이, 오프쇼어링과 복지국가 선호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미국이나 스위

스 등 한 국가의 사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고, 인과 메커니즘

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Jensen 

et al., 2017; Mughan & Lacy, 2002; Rommel & Walter, 2018; Walter, 2010).

주목할 만한 연구는 오프쇼어링과 기술 수준(skill level)의 상호작용 효과가 복지

정책 선호 및 정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Rommel & Walter의 논문이다

(Rommel & Walter, 2018).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저숙련 노동자들은 오프쇼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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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무관하게 복지정책 확대를 선호하지만, 오프쇼어링의 위협을 받을 경우에 그

렇지 않은 저숙련 노동자들에 비해 선호가 더욱 증가한다. 반대로 고숙련 노동자들이

나 관리직 노동자들은 오프쇼어링과 관계없이 재분배 선호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

다. 이들은 오프쇼어링이 발생하면 오히려 고용 증가와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노동시

장 변화의 수혜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숙련 노동자들은 보편적 복지 정책에 

대한 선호가 낮아진다. 

Rommel & Walter의 연구(Rommel & Walter, 2018)가 기술수준의 차별적 효

과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에서 강조하는 기술유형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이론적 예측을 도출하게 된다. 기술특정성 수준이 높은 경우, 다

른 산업부문 또는 다른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기술이전성

(transferability)이 낮기 때문에 실업을 경험하게 되면 재취업이 어려워지므로 실업

에 매우 취약하고 실업에 대비한 사회보험 등의 복지정책을 선호하게 된다(Estevez- 

Abe et al., 2001; Iversen & Soskice, 2001). 

<그림 3> 국가별 평균 기술특정성, 2002-2010

       자료: Rommel & Walter(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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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이 연구는 기술 수준이 아니라 기술특정성과 오프쇼어링 

여부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복지태도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림 3>은 2002~2010

년 시기 국가별 평균 기술특정성을 나타낸다. 이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14개 유럽 국

가 응답자들의 기술특정성은 평균 1.17의 수치를 기록했다. <그림 3>에서 국가 간 편

차를 발견할 수 있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 국가들의 기술특정성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이 평균적

으로 낮은 기술특정성 수치를 보여준다. 

특정적 기술을 활용하는 직업군은 오프쇼어링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복지국가를 

지지하지만(Iversen & Soskice, 2001), 오프쇼어링에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은 개인

들에 비해 재분배 선호가 더 높을 것이다. 한편 일반적 기술을 활용하는 직업군은 오

프쇼어링에 노출될 때 복지국가 확대에 우호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복지국

가 확대에 대한 지지가 낮을 것이다.

2. 오프쇼어링, 기술특정성, 그리고 복지국가 선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프쇼어링은 실업이나 임금 감소 등 국내 노동시장에 다양

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결과 오프쇼어링에 노출된 개인들은 그렇지 않

은 개인들에 비해 사회보험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오프쇼어링의 효과

를 중재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특정성과 오프쇼어링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복지태도를 결정한

다고 주장한다. 기업 또는 산업특정적 기술(firm- or sector-specific skill)은 기술

의 불이전성(nontransferability) 또는 낮은 이전성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실직하면 

재취업이 어렵다는 특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특정적 기술은 그 자체로 실업의 위험에 

매우 취약한 것이다. 따라서 기술특정성이 높은 개인들은 실업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

해 복지정책을 더 선호하고(Iversen & Soskice, 2001), 이에 대한 보상으로 특정적 

기술을 요구하는 산업과,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호 및 실업보호 등 다양

한 사회보험 정책을 제공한다(Estevez-Abe et al., 2001; Gingrich & Ansell, 

2012). 오프쇼어링과 기술 특정성 둘 다 실업 위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특정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오프쇼어링의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복지 정책의 확대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특정적 기술을 가진 개인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되었을 때 실업 위험이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더 높은 복지국가 선호가 예상된다. 

<표 1>은 네 가지 경우의 조합에 예상되는 개인의 정책선호를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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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오프쇼어링과 기술특정성에 따른 복지정책 선호 예측

기술 특정성(Skill Specificity)

오프쇼어링 여부
(Offshorability)

특정적 기술
(specific skill)

일반적 기술
(general skill)

O ++ +

X + -

구체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1) 특정적 기술직이 오프쇼어

링에 노출된 경우와 (2) 특정적 기술직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3) 일반

적 기술직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된 경우, 그리고 (4) 일반적 기술직이 오프쇼어링에 노

출되지 않은 경우이다. 

1) 특정적 기술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된 경우 

특정적 기술을 활용하는 노동자가 오프쇼어링의 영향을 받을 경우, 아래의 세 집단

에 비해 복지국가 선호가 가장 높을 것이다. 기술 특정성이 높다는 것은 곧 기술 이전

성(transferability)이 낮거나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과 동일하므로, 실직했을 때 재취

업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Estevez-Abe et al., 2001; Iversen & Soskice, 2001). 

그러므로 특정적 기술을 활용하는 노동자들은 이러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위험에 대

한 보상으로 복지정책의 확대를 지지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오프쇼어링의 위협까

지 겹친다면 개인들은 더욱 강력하게 복지국가를 요구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

서 네 가지 경우의 조합 중에서 개인의 복지국가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다.

2) 특정적 기술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특정적 기술을 활용하는 노동자가 오프쇼어링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때, 이들의 복

지국가 선호는 첫 번째 경우 다음으로 높을 것이다. 이 개인들은 특정적 기술에서 기

인하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위험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의 확대를 주장하기 때

문에(Estevez-Abe et al., 2001; Iversen & Soskice, 2001) 오프쇼어링과 무관하

게 복지국가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1)의 경우와 다르게 오프쇼어링의 위

협이 덜 할 것이므로 기술 특정성과 관련된 사회보험 정책 선호가 높지만, (1)의 경우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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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기술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된 경우 

일반적 기술을 보유한 개인들은 기술유형에서 비롯되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위험

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특정적 기술 노동자들에 비해 사회보험 선호가 낮다

(Estevez-Abe et al., 2001; Iversen & Soskice, 2001). 그러나 오프쇼어링의 확산

으로부터 비롯되는 실직 위험을 겪게 되면서 (2)의 개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복지정

책을 지지할 것이다. 

4) 일반적 기술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 기술을 가진 개인들은 기술의 특성상 사회보호 정책

선호가 낮기 때문에, 이들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복지국가 선호는 더욱 

감소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세 집단에 비해 복지

국가 확대에 대한 선호가 낮을 것이다.

Ⅲ. 경험적 분석: 자료와 변수

위에서 제시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유럽의 14개국3) 응답자를 대상

으로 하여 2008년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의 횡단면 자료

(cross-sectional data)를 활용하여 개인수준에서 분석을 실시한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사회보호 선호(preferences for social protection)이다. 

사회보호 선호는 2008년 유럽사회조사의 관련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문항은 다

음의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는 것이다: “정부는 실직자들의 생활수준에 책임이 

있다(standard of living for the unemployed [wa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응답은 0부터 10까지로 측정되었는데 ‘0’은 ‘매우 그렇지 않음’, 

‘10’은 ‘매우 그러함’을 나타낸다. 오프쇼어링과 기술 특정성 모두 실업 위험과 연관

이 있으므로 사회보험(사회보호) 선호를 종속변수로 채택하였다. 종속변수를 재분배 

선호(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부록의 <표 A.2>에 

제시), 사회보호 선호를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와 유사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재

3) 분석에 포함된 14개 국가는 다음과 같다: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

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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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선호는 유럽사회조사의 다음 문항을 바탕으로 1(매우 동의하지 않음, strongly 

disagree)에서 5(매우 동의, strongly agree)까지 측정되었다: “정부가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the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reduce differences in 

income levels).” 

이 분석의 독립변수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기술특정성(skill-specificity)이

다. 개인 수준에서 기술특정성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

술특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직업군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

여, 해당 직업군별 기술특정성 수준을 대입한 자료를 사용한다(Iversen & Soskice, 

2001; Rommel & Walter, 2018). 이는 연속형 자료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개인이 

특정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이러한 방식의 기술특정성 

측정지표를 활용해왔다. 기술의 특정성 수준이 높을수록 실업 관련 위험에서 자유롭

지 못한 만큼(Estevez-Abe et al., 2001; Iversen & Soskice, 2001), 특정적 기술

을 활용하는 직업군은 오프쇼어링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복지국가 확대를 선호할 것

이다.4) 

둘째, 오프쇼어링(offshoring)이다. 오프쇼어링은 현상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념 정의에 대한 논의는 물론 측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5) 본 연구에서는 

Rommel & Walter의 연구를 따라서 직업군별 오프쇼어링(job offshorability) 수

준 데이터를 사용한다(Rommel & Walter, 2018). 이 측정자료는 Rommel & 

Walter(2018)가 유럽사회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직업에 Blinder(2009)의 직업별 오

프쇼어링 수준 분류를 대입하여 측정한 것으로 1과 0의 더미변수로 변환한 것이다. 1

은 오프쇼어링 가능성이 있음을, 0은 없음을 나타낸다.6)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4) 고부가가치 기술(higher value-added skills)을 보유한 특정적 기술직들은 오프쇼어링을 통

해 임금 상승 등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경우 복지정책 선호가 낮을 가능성도 있다.

5) 기존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오프쇼어링 측정을 시도했다(Bernard & Fort, 2013; Ebenstein 

et al., 2014; Hummels et al., 2014; Johnson & Noguera, 2012; Koopman et al., 2014; 

Mandelman & Zlate, 2016; Milberg & Winkler, 2009; Ottaviano et al., 2013; Zlate, 

2016). (1) 수직적 FDI로 대신하거나(Zlate, 2016) (2) 오프쇼어링에 드는 비용이 적을수록 오

프쇼어링이 증가한다고 보기도 하며(Mandelman & Zlate, 2016) (3) 오프쇼어링으로 생산된 

수입품의 총 가치나 (Hummels et al., 2014) (4) 국내 무역통계나 세계산업연관표(WIOT, 

World Input-Output Tables)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Johnson & Noguera, 2012; 

Koopman et al., 2014).

6) Blinder(2009)는 직업별 오프쇼어링 수준을 0부터 100(%)까지 분류하였다. Rommel & 

Walter(2018)는 이 분류표를 바탕으로 여러 방식으로 오프쇼어링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본 연구는 오프쇼어링 가능성이 25% 미만일 때 ‘0’으로, 나머지(25-100)는 모두 ‘1’

로 변환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14  ｢정부학연구｣ 제25권 제2호(2019)

(Margalit, 2011; Rommel & Walter, 2018; Walter, 2010; 2017), 오프쇼어링의 

가능성에 노출된 개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사회보호 정책을 기본적으로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서 오프쇼어링 측정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개념적

으로 생산의 해외이전인데 반해서, 이 분석에서 사용하는 측정자료는 직업군에 따른 

측정이라는 점이다. 서로 다른 국가의 응답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직업군에 속한다면, 

오프쇼어링 수치가 동일하게 부여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정자료의 한계가 있다는 점

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7) 

셋째, 기술특정성과 오프쇼어링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이다. 직업별 개

인의 오프쇼어링 여부는 마찬가지로 0과 1의 더미 변수이며 기술특정성은 연속값을 

갖는다. 상호작용항을 분석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오프쇼어링과 기술특정성의 상호

작용이 복지국가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 특정적 기술을 보유한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복지국가 확대에 찬성하지만, 이 때 오프쇼어링에 노출된 경우 

실업 위험이 가중되므로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복지정책 선호가 더 높을 것으로 예

상된다. 반면 일반적 기술을 보유한 개인들은 오프쇼어링에 노출됐을 때 복지국가를 

지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재분배 선호가 낮을 것이다.

분석에 포함한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학적 변수들이다. 연령과 세후 

가구소득, 공공부문 여부, 기술수준(skill-level), 고용상태(실직 여부), 노조 가입 여

부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실직자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보다 복지정책을 더 선

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고용상태는 복지 태도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공공

부문 노동자는 사기업(private sector) 노동자들에 비해 실업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회보장정책에 관심이 덜할 수 있으므로 포함되었다. 노조 가입 여부는 노동

조합이 사회보험 등 복지정책의 확대를 지지하는 중요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역시 중

요하다. 이어서 개인의 종교가 복지국가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Scheve & 

Stasavage, 2006) 사회문화적 변수로 종교(religiosity)를 추가했다. 그리고 국가 경

제상황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FDI 스톡(stock)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또한 기술수준과 오프쇼어링 여부의 상호작용항(기술수준×오프쇼어링)

을 포함하였다(Rommel & Walter, 2018).

분석에 포함된 14개 국가의 고유한 특성이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

가별 고정효과(fixed effect)를 포함한 것과 포함하지 않은 경우를 관찰하였고, 종속

변수가 0~10의 척도로 나타낸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7) 이러한 측정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해준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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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표 2>는 OLS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모델 1은 국가 고정효과(county 

fixed-effects) 없이 세 가지 주요 설명변수와 인구학･사회문화적 요인, 국가 수준 요

인을 제외한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것이고, 모델 2는 국가 고정효과를 포함한 

분석이다. 

분석모형이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특정성과 오프쇼어링의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여 복지정책 지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상호작용항은 모델 1과 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이 연구가 주장하는 바

와 같이, 사회보험 정책 선호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일한 기술특정성을 

상정한다면, 오프쇼어링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모델 1에서

는 평균적으로 0.175, 모델 2에서는 0.089만큼 더 높은 사회보험 정책 선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기술특정성의 값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

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오프쇼어링이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특정성

이 값이 증가할수록 양(+)의 방향으로 복지선호를 증가시키는 것과 연관된다. 다시 말

해, 가설에서 제시하였듯이 기술특정성과 오프쇼어링의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 지면관계상 여기에서 보고하지 않았지만, 별도의 분석에서 상호작용 항을 포함

하지 않은 모형을 추정한 결과, 국가 고정효과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기술특정성은 사

회보호 선호에 양(+)의 효과를, 직업별 오프쇼어링은 음(-)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런데 통제변수들을 포함한 모

형을 분석했을 때 두 변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국가고정효과를 포함한 모형의 경우, 두 변수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8) 

다음으로 통제변수들이 개인의 복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국가 고정효

과와 무관하게 소득이나 고용 상태(현재 실직 여부), 노조 가입 여부 등은 예상했던 결

과를 보였다. 고소득일수록 복지정책 지지도가 낮은 반면 현재 실업 상태이거나 노조

원인 경우 지지도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선호를 증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고, 개인의 기술 수준이 복지국가 선호 가하는 영향은 국가 고정효과 적용여

8)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수들의 분산팽창요

인(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추정한 결과, 오프쇼어링 변수가 18.7, 오프쇼어링과 기술

수준의 상호작용항이 13.2로 우려할만한 수준의 수치로 나타났다. 오프쇼어링과 기술특정성

의 상호작용항은 5.1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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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사회보호 선호(preferences for social protection)

(1) (2)

기술특정성 −0.084*** −0.022 

(0.030) (0.030) 

직업별 오프쇼어링 −0.344*** −0.149 

(1=offshorable,
0=non-offshorable)

(0.124) (0.120) 

기술특정성 × 직업별 오프쇼어링 0.175*** 0.089**

(0.044) (0.042) 

연령 0.003*** 0.007*** 

(0.001) (0.001) 

소득 −0.063*** −0.059*** 

(0.006) (0.006) 

실직 여부 0.506*** 0.514*** 

(0.066) (0.064) 

공공부문 −0.106* −0.076 

(0.060) (0.058) 

기술 수준 −0.016*** 0.010** 

(0.005) (0.005) 

노조 가입 여부 0.403*** 0.252*** 

(0.032) (0.034) 

종교 0.031*** 0.004 

(0.005) (0.005) 

FDI stock −0.006*** −0.010*** 

(0.0002) (0.001) 

기술 수준 × 직업별 오프쇼어링 0.008 −0.0001 

(0.007) (0.007) 

상수 7.348*** 7.985***

(0.099) (0.141) 

Country FE No Yes

N 20,850 20,850

Adjusted R2 0.051  0.121

Residual Std. Error 2.010 (df = 20837) 1.935 (df = 20826)

F Statistic
94.307***

(df = 12; 20837) 
120.186***

(df = 24; 20825) 

주: OLS 회귀계수와 표준오차. *p<0.1; **p<0.05; ***p<0.01

<표 2> 기술특정성과 오프쇼어링, 그리고 복지국가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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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따라 달라졌다. 모델 1에서는 개인의 기술 수준이 높을 때 실업 관련 정책을 덜 

지지하는 반면(-0.016) 국가별 편차를 고려한 모델 2에서는 오히려 복지국가 선호도

가 상승하였다(0.010). 경험적 분석에서 한 시점(2008년)의 자료만을 사용하고 있으

므로 여러 시점의 자료를 보았을 때 다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FDI 스톡

이 증가하면 복지정책 선호가 반비례하였으며, 개인의 종교는 모델 1에서 사회보험 

정책지지도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모델 2에서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공공부문 여부(public sector) 또한 고정효과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 구

체적으로 모델 1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복지정책 선호를 감소시켰지만 모델 2에

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림 4>는 분석 결과의 추정 회귀계수(coefficient)를 활용하여 95퍼센트(%) 신

뢰구간과 함께 복지정책에 대한 예측 선호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 4.A>와 <그림 

4.B>는 각각 모델 1과 2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국가 고정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그림 4.A>에서는 기술특정성이 대략 2.4 이상부터 오프쇼어링에 노출된 개인들의 

사회보험 정책 지지도가 오프쇼어링에 노출되지 않는 개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면서 증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9) <그림 4.A>에서 특정적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들이 오프쇼어링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 기술 특정성에서 기인한 노동시장 내 

위험 때문에 이들의 복지국가 선호는 여전히 높으나(+), 오프쇼어링에 노출된 노동자

들의 선호(++)보다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술 수준과 오프쇼어링의 상

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갖지 않았다는 데에서 가설의 타당성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림 4.B>에서 국가 고정효과를 포함했을 때 오프쇼어링 

위협 여부에 따른 두 집단의 사회보호 정책선호가 기술특정성 구간 모두에서 95% 신

뢰구간이 중첩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는 오프쇼어링이 기술특정성을 매개로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부분 국가 수준의 맥락적 효과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는 점을 제시한다. 정치제도, 불평등 수준,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 등등 국가수준의 요

인이 오프쇼어링 효과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위의 <표 

2>에서 국가고정효과를 포함시킨 모형의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9)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 표본 중에서 기술특정성이 2.4 이상인 개인들이 전체 25,716명 중 

1,249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즉, 14개국 전체 응답자의 약 4.85%가 오프쇼어

링에 노출될 때 복지국가 확대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부록의 <표 A.1>에 제시된 요

약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특정성의 평균은 1.17(표준편차 0.6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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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복지국가 선호 예측

경험적 분석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수준과 오프

쇼어링의 상호작용 효과보다는 기술특정성과 오프쇼어링의 상호작용 효과가 개인의 

복지국가 선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특정적 기술을 활용하

는 직업군에 속한 개인이 오프쇼어링에 노출되면 이들은 다른 개인들에 비해 사회보

험 확대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낼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술특정성에서 비롯된 기

술 이전성 여부가 개인의 기술 수준보다 복지정책 선호에 더 중요한 영향을 준다. 저

숙련 노동자는 오프쇼어링에 취약할지라도(Rommel & Walter, 2018) 기술특정성

이 낮다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적 기술처럼 기술 이전성이 낮거나 혹은 이

전이 불가한 경우에는 한번 실직하면 재취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오프쇼어링에 더

욱 취약할뿐더러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이들에게서 더 높은 복지국가 

선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석의 한계 또한 명확하다. 먼저 국가 고정효과 적용 여부에 따라 몇 가지 

변수들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연구의 핵심 설명변수인 기술특정성과 오프쇼어

링의 상호작용항(기술특정성×직업별 오프쇼어링)이 복지국가 지지에 미치는 효과는 

수치는 다를지언정 방향성이 같고(+)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기술특정성이나 

직업별 오프쇼어링 등 변수들은 국가 고정효과를 모형에 포함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이 없었던 것과 달리, 고정효과를 제외하면 유의미한 효과를 주는 것이 확인되

었다. 국가 고정효과가 포착하는 국가별 고유한 특성—정치제도, 노동시장제도, 불평등 

수준 등등—이 오프쇼어링 효과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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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세계화의 한 현상으로, 실업과 임금불평등 등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여러 부정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오프쇼어링과 복지국가 선호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한 국가의 사례에 초점을 맞춘 탓에 일

반화가 어렵거나, 메커니즘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Garrett, 1998; 

Jensen et al., 2017; Mughan & Lacy, 2002; Rodrik, 1997; Walter, 2010). 오

프쇼어링 수준이 유사함에도 국가별로 개인의 재분배 선호가 다른 것은 오프쇼어링이 

그 자체로 복지 태도에 영향을 주기보다, 오히려 둘 사이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이 존

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술특정성이 매개 효과를 갖는다는 이론적 주장을 제시하

였다. 기술특정성과 오프쇼어링 둘 다 실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특

정성이 높은 국가에서 개인들이 오프쇼어링의 부정적 결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복지정책의 확대를 선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정적 기술을 지닌 개인이 오프쇼어

링에 노출될 때에는 노동시장 내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복지정책 선호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반면에 일반적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 오프쇼어링의 영향을 받지 않

을 경우에는, 실업 위험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복지정책 선호가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유럽의 14개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응답자를 포함

하는 2008년 유럽사회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경험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고정효과 포함 여부에 무관하게 특정적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오프쇼어링에 노

출될 경우 다른 개인들에 비해 더 높은 복지선호를 보이는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개

인의 기술 수준이 아니라, 기술특정성에서 기인하는 기술 이전성이 개인의 복지태도

를 좌우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적 기술일수록 기술의 이전성이 현저히 떨

어지거나 혹은 이전이 불가하므로, 재취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업에 매우 

취약한 반면에 저숙련 노동자의 경우, 오프쇼어링의 위험에 노출됐을 때 역시나 실업

에 취약하지만(Rommel & Walter, 2018) 기술 이전성이 높다면 재취업은 할 수 있

다는 차이가 있다. 이 논문을 통해서 Rommel & Walter(2018) 연구에 대한 대안적

인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교차국가 서베이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우리의 주장

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를 발견했다.

이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추후 연구과제로 제

시한다. 첫째, 오프쇼어링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국가별 맥락적 요

인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국가별 맥락적 요인이 선거제도인지, 노동시장제도인지, 



20  ｢정부학연구｣ 제25권 제2호(2019)

불평등 수준인지, 아니면 기술 프로파일인지를 규명하고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경험적 분석에서 2008년의 조사 자료만 다뤘기 때문에 여러 년

도의 자료를 추가로 포함해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오프쇼어링을 측정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개개인의 정확한 오프쇼어링 수준이 아니라 해당 직업군의 오프쇼

어링 수준으로 대체했으며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만큼 Blinder의 분류에

도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프쇼어링과 복지국가 선호를 잇는 인과 메커니

즘에 대한 탐구가 더 필요하다는 점은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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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A.1> 요약통계

조작화
(operationalization)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수

사회보험 선호도 ESS question D18-20 28234 6.893 2.096 0 10

재분배 선호도 ESS question B30 28151 3.799 1.025 1 5

독립변수

기술특정성
Iversen and Soskice(2001), 
matched on ISCO

25716 1.17 0.672 0.48 4.11

오프쇼어링
(0=non-offshorable,
1=offshorable)

Blinder(2009), matched on 
ISCO

25716 0.376 0.484 0 1

개인수준 통제 변수

연령 ESS question F3 28424 47.92 18.535 14 123

가구소득 ESS question F32 22696 0.027 2.652 -7 6

고용상태
(실직 여부)

ESS question F8 28496 0.0526 0.223 0 1

노동조합원 ESS question F8 28387 0.2229 0.416 0 1

공공부문 Based on NACE code 75 28496 0.053 0.225 0 1

기술 수준
(education years)

ESS question F7 28264 12.25 4.389 0 25

종교 ESS question C21 28359 4.657 2.948 0 10

국가수준 통제 변수

FDI 스톡 UNCTAD (2013) 28496 104.50 63.677 21.83 2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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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 재분배 선호 결정요인

종속변수: 재분배 선호(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1) (2)

기술 특정성 0.020 0.008 

(0.015) (0.015) 

직업별 오프쇼어링 −0.040 −0.003 

(1=offshorable, 0=non-offshorable) (0.062) (0.060) 

기술 특정성 × 직업별 오프쇼어링 0.044** 0.034 

(0.022) (0.021) 

연령 0.001 0.002***

(0.0004) (0.0004) 

소득 −0.049*** −0.060*** 

(0.003) (0.003) 

실직 여부 0.189*** 0.118*** 

(0.033) (0.032) 

공공기관 근무 0.030 −0.007 

(0.030) (0.029) 

기술 수준 −0.024*** −0.012***

(0.002) (0.002) 

노조 가입 여부 0.039** 0.198***

(0.016) (0.017) 

종교 0.003 −0.011***

(0.002) (0.002) 

FDI stock −0.001*** 0.001***

(0.0001) (0.0003) 

기술 수준 × 직업별 오프쇼어링 −0.007* −0.010***

(0.004) (0.004) 

Constant 4.174*** 3.524***

(0.050) (0.071) 

Country FE No Yes

Observations 20,816 20,816

Adjusted R2 0.052  0.123

Residual Std. Error 1.015 (df = 20803) 0.976 (df = 20791)

F Statistic
96.827***

(df = 12; 20803) 
122.957***

(df = 24; 20791

주: OLS 회귀계수와 표준오차.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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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zation and Demand for the Welfare State: How 

Offshoring Shapes Preferences for Social Protection

Nara Kang & Hyeok Yong Kwon

When a major threat of offshoring is redundancy, it is expected that 

people with highly offshorable jobs would support expansion of welfare 

policy. However, the real world shows variability across countries. Why do 

some countries have more redistributive preferences against offshoring 

than others? How does offshoring determine demand for welfare states? In 

this study, we argue that unemployment risk within individual jobs 

conditions effects of offshoring on support for social policy. Specifically, 

when individuals with non-transferable, specific skills are exposed to 

offshoring, they would be more likely than those without offshorability to 

support expansion of social protection. In other words, when higher 

offshoring and redundancy risks overlap, interaction effects are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social policy preferences. Our 

statistical analysis using survey data of 14 West European countries, the 

2008 European Social Survey, identifies evidence that supports our 

argument.

※ Keywords: offshoring, skill specificity, the welfare state, social policy, policy 

preferences


